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법률 이슈 검토 (3)
-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

[본 법무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 노무이슈 검토(2020년 2월 

3일자 뉴스레터1), 중국법상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관련 이슈의 검토(2020년 

2월 7일자 뉴스레터2)에 이어, 최근 발표된 중국 정부의 업무재개 관련 통지에 

따른 노무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공포한 업무복귀(复工) 연장기간이 2월 9일자로 도래됨

에 따라(단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은 2월 13일까지 조업 중단), 대부분 지역의 기

업들은 원칙적으로 2월 10일부터 업무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 교통 통제, 아파트단지 출입 

관리, (휴가 후 복귀하는) 외지인 진입 금지 등의 자구적 조치를 실행함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은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비상한 시기’ 동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무 방식, 휴가 부여 여부, 급여 지급 등 인사, 노무상의 이슈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신규 통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

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등 5개 정부부서 및 사회단체는 2월 7일 공동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

의 업무재개 및 생산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
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이하 “<인
사부8호통지>”)를 공포하였습니다. 

<인사부8호통지> 및 최근 공포된 다수 통지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회사는 아래

와 같은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사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 뉴스레터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 (2)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문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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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8호통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내용 및 누락된 쟁점이 있고, 기존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이 잘 안되는 내용 역시 있기

에,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세부규정이나 신규 통지 및 실무 동향을 계속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방식

2월 10일부터는 정상적인 근무일이기에 회사는 원칙상 평상시와 같은 근무 방식(시간제)을 적용하면 되며, 근로자에게 

회사에 출근하여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부8호통지> 및 최근의 다른 통지의 취지는, 전염병 예방기

간 동안 인원 밀집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회사와 직원간의 협상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겹

치지 않는(错时) 방식 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융통성 있는 업무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부터는 (1)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 근무 요구 가능하나, (2)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안배하거나 또는 

(3) 기타 융통성 있는 업무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근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다만 <인사부8호통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사유가 전염병 확산과 관련이 있다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연차

휴가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월 10일 이후 근무방식에 따른 급여지급

(1) 원칙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 급여 표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기업

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노동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복리성 비용(예를 들어 출퇴

근교통비나 점심식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현저히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업무방식을 취한 경우: 
1월 24일자 <인사부5호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
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에 의하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산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직원과 합의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방

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 직원과 해당 기간의 급여조정 등에 대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인사부5호통지>나 <인사부8호통지> 등 기타 통지/규정에 명시적인 규

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업무량에 따라 상응하게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교대

근무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택하는 기간이 길지 않거나 이러한 탄력적 근무 방식으로 줄어드는 근무 시간이 정상 

출근 근무에 비하여 현저하지 않다면, 향후 분쟁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격일 출근을 하고 비출근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역시 정상 급여 표준으로 급여

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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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식으로 관할 지역의 노동국 등 인사부문에 신청하여 그 비준을 거쳐 종합근무시

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근무시간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

휴식조정(轮岗调休)이나 집중업무/집중휴식(集中工作、集中休息)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실무는 종합근무시간제 비준이 어려운 편이었으나, 이번에 각 지방정부의 통지에서 종합근무시간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러한 비준을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조업중단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국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

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업중단 시, 북경시의 경우 첫 1개월 급여는 정상 급여를 지급, 1개월 초과 

시 북경시 최저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나 확진 전 격리기간(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의학 관찰 중)에 있는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무 및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은 공안국, 병원으로부터 받

은 격리통지서를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격리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으로 의심되어 격리되

는 기간은 통상 14일입니다3. 한편 이와 같이 격리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재택근무를 안배할 수

도 있습니다.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병가기간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병가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4. 이 경우, 직원

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회사는 재

택근무를 안배할 수 없습니다. 

c.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외지인 복귀를 금지하거나, 일부 지방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회

사 소재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근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의 불안감으로 회사 출근

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부8호통지> 제4조는 전염병 예방으로 인하여 업무재개가 지연되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각 종류의 연차를 전부 사용 후 여전히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국가의 영업/생산

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직원과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우선적으로 연차휴

가를 배정하고, 그러한 방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과 협상하되 조업중단(즉 영업/생산정지)시의 규정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3　  참고로 《北京市人民政府关于在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本市企业灵活安排工作的通知》,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
落实“四方责任”进一步加强重点人群、场所和单位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에 의하면, 북경시의 경우, 북경에 돌
아오기 전 호북지역을 떠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거나 호북지역의 인원과 접촉하고 북경에 돌아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북경에 
돌아온 때로부터 14일 동안 의학적 관찰을 받아야 하고, 외출이 금지됩니다.   

   
4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기간은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

나, 중국 로펌의 다수 견해는 병가기간에 관한 급여(소위 ‘의료기 대우’)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북경시 인사
국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만 받으면 의료기 대우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
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 확진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격리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받고,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 대우를 받게 하
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이해됩니다. 즉, 근로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그 근로자가 정상급여를 받고자 하여, 노동의지와 능력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격리를 거부하면, 사회 전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으니, 사업주로 하여금 정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격
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방향성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주인 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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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 조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율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워 제때

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이거나, 또는 본인이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근을 거부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상기 <인사부8호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전염병 예방으로 인하여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다만 <인사부8호통지> 제2조 제3항은, 기업의 해고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업무복

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의법처리(依法予以处理)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노동법, 노동계약법의 기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북경시 인사국

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급여 지급 관련해서는 회

사가 아래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선 연차를 사용할 것을 제안.

- 이미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 직원과 합의하여 결정.

-	직원과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북경시의 경우 첫 1개월 급

여는 정상 급여를 지급, 1개월 초과 시 북경시 최저급여의 70% 지급)에 따라 지급. 

-	다만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출근 거부(또는 재택근무 요구)하는 경우라

면, 일단 연차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결근 또는 징계 처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이 경우는 조업중

단 규정 적용 불필요). 

이상과 같이 가장 최근인 2월 7일 발표된 <인사부8호통지>에 따라 2월 10일 이후의 인사, 노무 이슈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신규 규정이나 통지, 실무 동향 등을 

계속하여 관찰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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